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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 추진 중단해야

핵실험은 결코 해결 수단 아니며 인류 생존과 세계 평화 위협할 뿐

북한은 지난 1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강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한반도 

비핵화를 부정하는 언급을 한 후 3차 핵실험을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핵분열에너지를 이용하는 핵발전소 이용과 핵무기 개발을 반대한다. 특히, 자타를 구분하지 않고 

인류를 공멸시키는 핵무기는 절대 개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남북한 공동체의 약속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일본의 군사화를 초래하는 '잘

못된 행동'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북한의 퇴행적 선택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즉각 중단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과 경제제재 해제를 외면하는 미국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과 제재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이 초래할 위험성을 동시에 경고한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이어가려는 박근혜 정부의 입장과 태도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

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제적 군사적 대응방침도 한반도 민중 공동체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위험

한 도박에 불과하다.

좁은 한반도에서 핵실험을 할 경우 확산된 방사성물질은 결국 한반도로 퍼질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후

쿠시마 원전사고에 더해서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성물질의 희생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화와 존중이라는 평화적 수단이어야 한다. 국민,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키는 것이 남북한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북한은 핵실험 추진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남북간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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